[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Ty



[image: image4.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노동전환지원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9월 24일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단체들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함께 하는 2022년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에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고탄소 기반 산업에서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를 제시하며,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이 발의되어있고, 그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기 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뚜렷한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전환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정부의 확고한 의지 담긴 탄소중립정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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